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8호 2013. 08  01∼20쪽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

네모토 마사쯔구

재난복구 시 과제로서 그동안 원주민들의 배제문제가 거론되어 왔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매개로 한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자원봉사나 NGO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과 위기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서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

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을 비교해 장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분석결

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NPO법인이 기존 행정위주 재난복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

과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었다. 공적자금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일회성에 그쳐 지역주민과 사

회적 경제조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한편, 민간자금의 경우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기부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다양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다. 일본에 경우 NPO법인에 대한 기부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부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재난복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자금의 흐름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양식의 다양화, 저출산 고령화 나아가 핵가족, 단신세대 증가에서 볼 수 있는

세대구성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연, 혈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전통적 인간관계가 붕괴해 이웃 사람

얼굴도 모른 채 주민간 유대감이 희박한 지역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그러나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

범죄 등으로 인해 지역생활에서 불안이 커지면서 주민간 연대, 협력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위기관리 관련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시민, 기업, 정부간 통합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성기환, 2006),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413

-B 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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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체계 구축(성기환ㆍ최일문, 2013)의 필요성 제기, 나아가 ‘복구’ 개념의 재검토(이주호,

2013)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역할 또한 중요한 대상으로 파악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역할분석에 있어서는 그동안 자원봉사 위주로 서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역할은 자원봉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른바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란 이익을 제일의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동시에 행정에 속하지 않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

으며, 그러한 특징을 지닌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제위기, 커뮤니티 희박화,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Borzaga & Defourny, 2001). 그리하여 기존 영리

기업의 채산성 제약, 행정의 재정 한계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여러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 나가

고 있다.

국내 사례를 들면 2007년에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2013년 8월 현재 856개 사회적기업

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분야

는 간병·가사 지원, 사회복지, 보육 등이 있다. 또한 2012년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 2,039개

협동조합1)이 인가(수리)되었는데 이는 동법 시행 후 불과 1년 사이에 사회적기업 수를 넘어섰고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움직임은 단지 평상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분야, 특히 재난

복구시에 있어서도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가 반증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해외

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은 물론 신규조직도 다수 설립되어

각 활동성과를 올리고 있다.

복구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유의해 둬야 할 것은

기존 주민들의 존재이며 그중에서도 고령자, 장애인, 여성, 외국인, 아이들,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

의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구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 왔다(이재은, 2011; 帯刀治, 2009; 津久井進,

2007). 그 가운데 지역사회 과제해결을 목적으로 한 NPO법인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중요성이 제고되

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나 NGO 등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선행연구의 범위에서 한걸음 나아

가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으로 선정해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흐름을 구분하면서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1) 2013년 7월 31일 기준,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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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의 의의

1)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사명 그리고 시장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

이라는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고용에 재통

합하는 활동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Borzaga & Defourny, 2001).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조직형태로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NPO 등이 존재하고 나라마다 다양한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 있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년 시행)’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취약계층2)에

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고

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 등

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을 해 왔으나 질적인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인재, 2012).

한편 2012년에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원간 협동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영위를 하는 단

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지원법과 달리 법문 상 다양한 지원

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2013년 8월 현재 2,039개 협동조합이 인가(수리)되어 있다. 이는 같은 시

기 인증 사회적기업 수 859개에 비해 훨씬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 법인, 주식회사

와 같은 형태의 한계 및 협동을 기초로 한 조직형태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있다.

해외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벨기에 ‘사회적 목적회사’, 네덜란드 ‘사회적연대 협동

조합,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미국 L3C(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그리고 일본의 NPO법인 등이 있다(Borzaga & Defourny, 2001; 内閣府, 2010). 일본사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일본 NPO법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NPO법인

일본에 있어 1995년 한신ㆍ아와지 대지진은 기존 재난대책, 방재체제의 재검토는 물론 자원봉사 활

동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의 의의가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

하여 자원봉사, 시민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에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

2)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족 보

호대상자, 결혼 이민자, 보호관찰 대상자, 범죄 피해자 등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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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개정을 통해 기부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도 추가되었다.

자원봉사와 NPO는 <표 1>처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원봉사는 개인 위주로 기본적으로 무

보수로 활동하고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 또한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적 활동 차원에서는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은 없다.

한편 NPO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지속성을 위해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고 자립성, 자발성이 중요

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목적 달성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측에 입장을 둔다는 특

징이 있다. NPO법인 이러한 NPO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표 1> 자원봉사와 NPO의 비교

구 분 자원봉사 NPO

조직/개인 개 인 조 직

수익·보수에 대한

관계

원칙적으로 무보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수익은 올리지만 비영리, 보수를 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도 많음

자립성·자발성
자발적이지만 행정을 위한 볼런티어도 있으므

로 반드시 자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자발적이며 민간활동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립성·자율성이 필요함

대상·목적에 대한

관계/평가
자기실현과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도 가능함

목적달성을 기본으로 함

목적 달성도가 평가대상

매니지먼트
개인인 경우 필요 없음, 그룹으로서 있을 수 

있지만 NPO보다 간편함
필요하고도 중요함

수익활동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없음

있는 경우에도 부수적
조직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중요함

참 여 참여하는 측 참여를 촉진하는 측

※ 자료: 帯刀(2004: 233).

2. 선행연구 검토

1) 복구개념의 변화

대규모 재난 이후 재난복구 단계의 활동과제를 이주호(2013: 64)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개념적으로 재난복구가 재난발생 이전의 정상적 상태로 복귀까지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

난복구 활동의 내용은 피해지역에 대한 물리적 공간의 시설복구 차원에 그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둘째, 단기적 재난복구 활동이 기존의 재난복구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적 재난복구 활

동은 재난예방 관점을 포함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평가체계와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대규모 재난발생 경험으로 인해 지역자체의 붕괴는 물론 지역이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인과관계를 통해 확장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붕괴에 이르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복구는 재난복구계획의 범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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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계획 내지 국토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재난예방의 관점이 포함된 전혀 새로

운 의미의 계획을 요구한다.

단, 복구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적, 시간적 차원을 아울러 예방관점을 포함한 장기적 평가체계 및

전혀 새로운 도시계획 내지 국토계획이 필요하다는 이 의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젠트리피

케이션(Gentrification, 기존 주민의 배제)의 잠재적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에서는 복구와 부흥이라는 용어가 각각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가 원래 영위

해 왔던 생활을 되찾음을 의미하는 데 비해 후자는 보다 나은 마래상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 양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재민은 원래 생활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서는 다시 같은 재난이 발생하

지 않도록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원래대로 목조주택 임대생활을 시작하려

노력하는 이재민에 대해 보다 나은 내진 콘크리트 건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이재민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떠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저렴한 목조 임대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에게 신축 임대 아파트에 세를 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大矢根, 2007: 18-19).

실제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후 부흥단계에서 대규모 도시화 뒷면에서 그곳에 살던 주

민들이 사라져 버린 사례가 있다. 신나가타 역(新長田駅) 남부지구는 ‘지진피해 부흥 시가지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재래 도시 중심지를 미래지향적 도시로 변모를 도모하고자 대규모 부흥계

획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초고층 빌딩이 늘어선 현대적 상점가가 완성되었다. 신나가타의 오래된 풍

경은 일소되었다. 그러나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의 대부분은 교외 가설주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

았다. 지금 새로운 신나가타에 살고 있는 주민은 드물고 상점가를 걷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가게

는 한가하고 지진 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지역에는 커다란 건물과 커다란 과제만 남게

된 것이다(津久井進, 2007: 68).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교훈은 그러한 부흥계획에 대한 반성 외에도 외국인 등 소수자의 시민권 재

구축, 중장기적인 도시성장 관리, 지속 가능성 등의 논점이 있다(帯刀, 2009: 203-209). 이처럼 복구와

부흥 양자 간에는 갈등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부흥도시계획을 제어하는 행정과 생활재건을 중시하

는 주민(조직) 간의 협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는 재난발생 후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가 가능하고 ‘사전부흥’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하다(大矢根, 2007: 21). 즉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목조가옥이 붕괴, 소실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내진·내화 건물로 교체하자는 논의는 재난이라는 협박으로

강행하는 재개발 사업에 불과하다(협박,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거주환경

을 재점검하고 위험한 곳을 파악하며 대응을 검토한 연장선 위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옥 내진내화, 보

수도 논의되는 납득의 커뮤니케이션이 전개된다면 이재민 스스로에 의한 부흥이 가능하게 된다.

복구가 ‘원래 상태’라는 명백한 목표가 존재하는 데 대해 부흥은 어떠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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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인 것이다. 그것은 당초부터 합의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정 그 자체인 것이다. 그 의미에서 일상적 생활에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영위가 결

과적으로 재난 발생 시에 진가를 발회하는 존재가 된다(大矢根, 2007: 21). 바로 이 점에서 사회적 경

제조직의 가능성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이다3).

2) 재난복구를 위한 자금과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재난발생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ㆍ재산적 지원으로 기부가 있다. 기부는 그것을 받는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재민 본인에게 전달되는 경우와 이재민을 돕는 활동에 대

해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의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다. 그리고 후자의 기부대상은 사

회적 경제조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부자가 중앙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지방자치단체에 의연금을 내면

이들 기관은 의연금을 모아 피해지역 배분위원회에 전달한다. 그리고 배분위원회는 재난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배분해 준다.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지방자치단체가 모은 돈은 일단 배분위원회로 가는 구

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된다.

이와는 달리 기부를 사회적 경제조직에 전달하는 경우는 이재민에게 현금이 전달되지 않는 대신,

물리적, 정신적 서비스나 생활지원 등, 그 액수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기부자가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전달하기보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는 기부를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주고,

사회적 경제조직은 이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재은 외, 2012: 241-258).

그런데 의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복잡한 절차와 심사과정 등으

로 인해 지원금이 이재민 본인에게 전달될 때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

린다. 둘째, 이재민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폐허가 되어 버린 피해지역에

서는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수 있다. 셋째, 기존 모금단체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

제 또한 제기되기도 하였다(川北, 2011).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각 개인은 적십자, 지자체가 아닌 기금, 기부단체를

통해 자금을 전달할 선택도 있다. 행정은 전체의 봉사자로서 지원금 배분에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 걸리고 소수자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그

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재민들의 조그마한 수요라고 하더라도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이재민에 대한 직접적 금전 전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

체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재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셋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NPO법인에 대해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3) 재난시에는 재난 관련 전문가 집단이 제공하는 것과 이재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이에 격차가 존재

할 수 있고 이런 격차를 메꿔 주는 역할을 민간부문이 담당한다(Hodgkinson & Stewar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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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제개혁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기부문화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네모토 외, 2012)4).

※ 자료: 이재은 외(2012: 255) 재구성.

<그림 1> 일본 재난발생시 기부금 흐름

민간자금 외에는 정부자금이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행정 간의 관계는 자율성을 지킬 것이냐 종

속될 것이냐 하는 단순한 대립관계가 아니라, 자율성과 설명책임의 두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율성은 행정에서부터 자금을 받아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능을 발휘

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에 의한 적절한 통

제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정부자금에 대한 의존을 없애는 것이 아

니라 외부자금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보하면서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後, 2004: 31).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과 행정 간 협력의 원칙으로 대등(對等)성, 목적 공유, 투명·공평성이 강

조되고 있다(今瀬, 2011, 109-133). 나아가 사회적 경제조직과 행정 간의 자기 정체성 확인, 상호이해,

자주·자율성에 의거한 역할분담, 상호평가, 자기혁신 등도 거론되고 있다(愛知県, 2004; 茨城県, 2013,

Commission for the Compact, 2008; Julian, 2010).

3. 사례분석 틀

공적자금 내지 민간자금에 의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자외의 관계, 지

원기관과 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을 분석한다. 공적자금의 사례로서 내각부 ‘부흥지원형 지역사회 고용

창조 사업’, 민간자원의 사례로서 이바라키(茨城) NPO센터 고몬즈가 운영하는 ‘이비라키 미래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4)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의 장단점은 재난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존

재한다는 것이다. 소액이더라도 일반 개인에서부터 기부를 모으고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전달되면 그 재정력이

향상되고 자율적 활동이 촉진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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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은 첫째 지원자와의 관계이다. 현지 사회적 경제조직이 모금활동을 하려면 이미 재난이 발

생해 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때 중간지원조직이 공적자금

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민간자금을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각각 지원자와의 대등성, 목적 공유 그리

고 투명·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지원기간과 방법이다.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지원기간과 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지

원자와 이재민 간의 상호이해, 자주ㆍ자율성에 의거한 역할분담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불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내용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기 정체성, 상호평가, 자기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표 2> 사례분석 틀

구 분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공적자금 민간자금

(1) 지원자와의 관계 대등(對等)성, 목적 공유, 투명·공평성

(2) 지원기간과 방법 상호이해, 자주·자율성에 의거한 역할분담

(3) 지원내용 자기 정체성 확인, 상호평가, 자기혁신

Ⅲ. 사례 분석

1. 공적자금에 의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대표적 사례로서 내각부에 의한 ‘부흥지원형 지역사회 고용창조 사업’을 들 수 있다. 사업총액 32억

엔(2011년도 제3차 보정예산), 사업실시 기간은 2012년말까지이다. 사업개요 및 실제 창업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내각부에 의한 사업으로 피해지역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신규창업 및 인재육성 지원함으로써

창업과 고용창조를 유도한다.

내각부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선정된 12개 사업자가 ①사회창업 육성사업 및 ②사회적기업 인재창출

인턴십 사업 중 2개 모두 내지 1개 사업을 실시한다.

첫 번째 ‘사회창업 육성사업’은 피해지역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창업 또는 이재민에 의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600명 창업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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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회적기업 인제창출 인턴십 사업’은 피해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 의지가

있는 인재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2,000명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총액은 32억 엔으로 사업실시시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말까지이다.

<표 3> 부흥지원형 지역사회 고용창조 사업

구 분 사회창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인재창출 인턴십 사업

유 형 창업지원 인재육성

내 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채택된 사람을 대상으로 300

만 엔 상당을 상한으로 한 인적, 물리적,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적기

업 창업을 지원.

사회적기업 인턴십과 연수 등 약 180시간 프로

그램을 실시해 피난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종사

하는 인재를 육성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강

생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

기대효과 사회적기업가 600명 육성 사회적기업 종사자 2,000명 육성

공통목표 동일본 대지진에서부터 부흥 공헌

※ 자료: 内閣府(2013).

<표 4> 지역사회 고용창조 사업 설정 사업자 및 사업

순

번
사업자명

사업규모(명)

사업명사회창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인재창출

인턴십사업

1
NPO법인 이시마키(石卷)

지원 네트워크
20 50

미야기현(宮城県) 북부 연안부 여성, 젊은이에 

대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및 인재육성사업

2
이와키(磐城) 리에종

오피스 기업조합
30 50

내일을 개척한다! 이와키시 사회기업가·사회기

업인 육성사업

3 NPO법인 에틱 50 300 동북부흥 챌린지 커뮤니티

4
NPO법인 그렌드 워크

미시마(三島)
50 150

고향 동북의 미래를 만드는 ‘마음의 건강과 자

립’, ‘지역 활력재생’ 고용창조 사업

5
일반제단법인

SAVE IWATE
50 140

지역에 희망의 빛을 밝히고 살림·일자리·즐거움 

그리고 연대감을 회복하는 ‘이와테(岩手) 소셜 

비즈니스 스쿨’ 프로젝트

6
일반사단법인 소셜

비즈니스 네트워크
60 140

전국 사회적기업과 지해지역 산업부흥 플랫폼

이 협동하는 재난부흥 소셜 비즈니스 인재창출

사업

7
주식회사 지역협동

추진기구
30 180

지역 고유산업 구조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사회

적기업을 핵심으로 한 에코시스템 구축

8
사단법인 동북 뉴

비즈니스 협의회
30 -

자립형 부흥을 지탱하는 인재육성, 지역형성, 

사업창조, 산업창조 ‘동북 미래창조 이니셔티

브’

9
NPO법인 20세기

아카이브 센다이(仙台)
10 40

문화산업창조사업: ‘문화산업’은 부흥 스토리 

전달에 힘을 실어 드립니다

10
공익사단법인 일본

서드섹터 경영자 협회
60 150

지역생활과 고용을 재건·발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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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사회 고용창조 사업 설정 사업자 및 사업(계속)

순

번
사업자명

사업규모(명)

사업명사회창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인재창출

인턴십사업

11
NPO법인 100만명 고향

회기·순환운동추진·지원센터
90 400

동일본 대지진 지역의 ‘6차산업 창업에 의한 

부흥 지역형성’ 지원사업

12
사단법인 홋카이도(北海道)

종합연구 조사회
120 400

새로은 한걸음 프로젝트: 한 사람 한 사람 의

사, 동북의 일거리 만들기

합 계 600 2,000

※ 자료: 内閣府(2013).

2) 사업사례

12개 사업자 중 ‘일본 서드섹터 경영자 협회’의 사례를 추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업경비 합계는

약 2억 7,600만 엔이다.

<표 5> ‘공인사단법인 일본 서드섹터 경영자 협회’ 사업개요

창업지원 60명

인재육성 150명

사 업 명 지역생활과 고용을 재건·발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업

개요

사회창업

육성사업

○전형방법

  다음 기준으로 서류삼사, 프레젠테이션의 2단계 심사를 실시.

【심사기준】

  1) 사회공헌성: 로직모델

  2) 사업성: 비즈니스 모델

  3) 경영자로서의 자질

○사후관리

- 창업 지원금 제공(1건당 최대 100만 엔～200만 엔

- 컨설턴트, 프로그램 오피서, 보조원의 3명 체제로 채택자 창업을 지원

- 법인설입, 회계·노무·ICT 등 창업초기에 필요한 지식·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학습회 개최

사회적기업

인재창출

인턴십사업

○육성인재상

- 경영자 및 핵심적 전임직원으로 참여하는 인재

- 유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인재

○연수 핵심내용

- 사업계획서 매뉴얼 ‘로직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립

- 자주사업과 바우처제도에 의한 공적 지원금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발 모델

- 총 210시간 연수 실시

○연수장소

- 대지진 전부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 대지진 후에 창업한 사회적기업

※ 자료: 内閣府(20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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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창업) 사례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 창업한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 내에 ‘기즈나(絆, 연대) 카페’를 만드는 사업

이 있다. 현재 기세이(騎西) 고등학교는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하는 후타바 정(雙葉町) 주민들이 살고

있는 피난소이다. 재난 직후 각지에 흩어져 피난한 주민들이 3월 후반 사이타마현(埼玉県)에 있는 대

형 체육관으로 모이게 되었고 3월말에는 폐교된 가세이 고등학교로 후타바 주민 1,400명이 집단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 시작이다. 이 사업 대표자에게는 5번째 피난소였다. 후타바 행정당국도 고등학교 내

로 이전되었지만 어려운 생활이었다. 한 교실에 5가구 20명 정도가 집단생활을 하였다.

그때부터 2년이 지나 많은 주민들이 후타바 주변 지자체에 만들어진 가설주택으로 옮겨 가거나 체

육관 주변의 임대주택으로 이전해 인원수는 줄었지만 지금도 130명 정도가 교등학교 건물에서 생활하

고 있다. 사업 대표자의 경우 생물과학실에 4식구가 살고 있다.

남아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고령자와 그 고령자를 보살피는 자녀들이다. 주로 경제적 이유로 남

아 있다. 가설주택도 임대주택도 임대료는 무료이지만 생각보다 생활비가 든다. 배상문제가 밀려 진척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피난소를 나가는 것이 쉽지 않는 실정이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NPO법인을 만든 목적은 카페가 아니라 카페를 거점으로 체육관과 주변에 사

는 후타바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체육관을 나가 주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500 내지 600명 있는데 그 대부분은 어머니

들이다. 대체로 남편은 원전과 관련된 일로 후쿠시마에 단신부임 중이다. 그 어머니들이 낮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싶다. NPO가 창구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 독거노인 안부확인 방문이라든지 생

활지원 등 이재민을 위한 사업위탁을 받아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또한 후타바 어머니들은

뜨개질 등 취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 재봉으로 인형이나 장식품을 만들어 실익이 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싶다(幾田, 2013)’.

이처럼 ‘기즈나 카페’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여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적극적 이야기를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JACEVO, 2013a).

2. 민간지원에 의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이바라키에는 ‘이바라키 미래기금’ 사업이 있으며 2013년 8월 현재 기부

총액 약 270만 엔에 이르렀다. 그 사업개요 및 실제 사업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이바라키(茨城) 미래기금’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이바라키 지역 최초의 커뮤니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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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다. NPO법인뿐만 아니라 언론, 기업, 노동조합, 생협, 대학, 행정 등 다양한 조직이 집결되어 새로

운 자금순환 시스템을 구체화한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이바라키 미래기금 협의회(이바라키현 모델사업 응모 협의체)를 모체로 하고 있지만

기업, 단체, 연구기관 유식자 등 위원 참여로 기금사업운영에 관한 방침 결정과 조성대상 선정을 한다.

그 특징은 다음 7 가지가 있다(いばらき未来基金, 2013).

첫째, 기부자에 대한 활동정보 공개이다. 기부모집을 하고 있는 시민활동, 시민단체 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운영해 집약하고 있으므로 주제와 지역 등 범위에서 관심이 있는 활동 내지 단체를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기부자에 의한 기부단체 선택 및 결과보고이다. 기금에서 관심을 주제와 사업을 선택하고 기

부할 수 있다. 기금운영위원회는 기부자 의향을 기초로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민활동 중에서 알맞은

사업을 지원한다. 그리하여 기부가 얼마 만큼 모아지고 어떠한 사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보고한다.

셋째, 다양한 기부형태이다. 행사장이나 점포에서의 모금함, 계좌이체 외에 인터넷 클릭 모금도 가

능하다. 또한 매상액 일부가 기부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급여의 일부, 카드 적립 포인트를 기부하는

등 방법을 개발한다.

넷째, 기금명 설정이 가능하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기부를 기초로 지원분야 등을 정한 기금을 만

들어 기금명을 지을 수 있다.

다섯째, 기부 세제혜택으로 기금은 인정 NPO법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기부는 세

제혜택 대상이 된다.

여섯째, 시민과 타 단체 연대강화이다. 미래기금에서 각 단체는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단체와 협력하면서 활동내용을 홍보하고 기부모집을 한다. 이를 통해 활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물자나 장소제공 등, 지원자와 다양한 연대가 확대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민단체에 전달됨으로써 단체의 동기부여가 되고 보다 낫은 활동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활동 및 조직 강화이다. 지원자에게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뿐만 아니라 회계와 보고,

인재육성 등 지속적 조직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적 조

성금으로는 계상하기 어려운 인건비에 대한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자금지원 및 사업성과, 조직강화

에 연결되는 지원을 세심하게 실시한다.

※ 자료: いばらき未来基金(2013).

<그림 2> 이바라키 미래기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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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사례

사업은 주제별로 다음 3 가지 유형이 설정되어 있고 그중에 운영주체인 이바라키 NPO센터 고몬즈

에 의한 자체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1) 자립과 커뮤니티 만들기(함께 사는 미래,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재난이나 경기침체로 집, 일자리를 잃었거나 가족이 떨어지거나 또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

해를 입으면서도 앞을 보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응원하는 활동이 있다.

일본어를 잘 모른다, 아이 돌봄으로 바쁘다 등의 사정이 있어 취업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활동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無緣社會) 등의 상황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다.

행정지원이 도달하지 못하는 새로운 복지문제에 노력하는 활동, 고립하기 쉬운 사람들의 모임 만들

기 등 함께 사는 사회를 향한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알코올 의존증에서 새로운 생활로, ②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인재

확충 프로젝트, ③고령자와 장애인을 지탱하는 커뮤니티 형성,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④후쿠시마 피난

자를 응원하는 희망 죠반(常磐) 프로젝트 등이 있다.

(2) 이바라키의 미래 창조활동(미래세대와 지속 가능성, 미래를 짊어질 사람과 라이프스타일 창조)

경제의 세계화로 학교에서는 외국적 아이들이 보통학급에서 배우는 경우가 늘어나 고등학교 진학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극화가 진전해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차세대를 짊어

질 이아들이 진학이나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 에너지 보급이나 이동수단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역시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활동이다. 지역 미래를 밝게 하는 사람과 기술이 육성되도록

꿈과 희망을 진실한 가능성으로 바꾸는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아동시설 출장 과학실험 교실, ②부등교와 학습장애 등 아이들 지원사업, ③이아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어른양성 프로그램, ④부모와 아이들의 소꿉놀이 클럽, 그리고 자

체사업으로 ⑤외국계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젝트 등이 있다.

(3) 지역연대 육성활동(지역자원 재활용, 지혜와 교류로 미래를 만든다)

사회변화에 따라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장소, 풍경, 인연, 문화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마을에 젊은이가 들어가 마을을 남기는 활동, 작은 창고나 민가, 공공시설 등

을 개조해 차세대에게 남겨주는 활동, 상점가나 주택단지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복지거점을

만드는 활동 등, 지역자원과 과제를 결합시켜 새로운 가치와 공공공간을 창조하는 활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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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지역을 넘어 사람들이 교류하거나 서로 지혜를 내 미래로 이어지는 과제해결을 하는 프로젝

트나 지역원탁회의 개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오래된 민가 재생에서부터 시작하는 쓰쿠바산(筑波山) 기슭 활성화 사업, ②약년성

(若年性)·경도 인지성(치매) 케어 사업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드는 하루’,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③과제

해결 협동사업을 만들어 내는 ‘지역원탁회의 프로젝트’ 등이 있다.

<표 7> 이바라키 미래기금 사업

주제 사업명 조직명 모집금액(엔)

1. 자립과

커뮤니티

만들기

알코올 의존증에서 새로운 생활로
NPO법인 이바라키현

단주 쓰쿠바네 모임
500,000

은둔형 외톨이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인재확충 프

로젝트
NPO법인 트라이 1,900,000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탱하는 커뮤니티 형성
NPO법인 생활협동관

나카요시
2,500,000

후쿠시마 피난자를 응원하는 희망 죠반

(常磐) 프로젝트(자체사업)

NPO법인 이바라키 NPO

센터 고몬즈
-

2. 이바라키

의 미래

창조활동

아동시설 출장 과학실험 교실 재미있고! 신기한? 실험팀 381,000

부등교(不登校)와 학습장애 등 아이들

지원사업

NPO법인 리발브

학교교육연구소
1,700,000

아이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어른양성 프로그램

NPO법인 히타치(日立)

부모와 아이들 광장
500,000

부모와 아이들의 소꿉놀이 클럽 쓰쿠바 아이들 극장 150,000

외국계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젝트

(자체사업)

NPO법인 이바라키 NPO

센터 고몬즈
-

3. 지역연대

육성활동

오래된 민가 재생에서부터 시작하는 쓰쿠바산(筑

波山) 기슭 활성화 사업

오타(小田) 오래된 민가

재생보존회 하나노미키
3,000,000

약년성(若年性)·경도 인지성(치매) 케어 사업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드는 하루’

NPO법인 중심 교류관

마도카
2,400,000

과제해결 협동사업을 만들어 내는 ‘지역

원탁회의 프로젝트’(자체사업)

NPO법인 이바라키 NPO

센터 고몬즈
-

※ 자료: いばらき未来基金(2013).

3)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사례

후쿠시마 피난자를 응원하는 ‘희망 죠반(常磐) 프로젝트(자체사업)’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많은

시민, NPO, 生協, 노동단체, 기업 등이 협력해 지진해일 피해가 심각했던 기타이바라키(北茨城)와 이

와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원전사고 영향으로 이바라키로 와 있는 약 4,000명 피

난자와 함께 생활재건을 응원하고 있다. 후쿠시마 이재민 대상 소식지 발행, 각지 교류회, 자조그룹

활동지원, 이아들의 학습지원, 이바라키에서의 생활과 취업지원, 방문을 통한 생활 애로사항 조사와

행정에 대한 민원 등이 주요활동내용이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화에서 지금도 과제에 직면하고 있

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기금이 구축되었다(いばらき未来基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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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분석결과

1)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

첫째는 지원자와의 관계이다. 내각부에 의한 ‘부흥지원형 지역사회 공용창조 사업’은 12개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 600명의 창업 및 2,000명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사업총액은 32억 엔이다. 12

개 사업자 중 ‘공인사단법인 일본 서드섹터 경영자 협회’는 약 2억 7,600만 엔 경비로 60명의 창업과

150명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경진대회 및 연수 등 사업을 실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적자금을

중간지원조직이 받아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활용한 것이다. 내각부, 중간지원조직,

지원대상자는 각각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목적 공유 그리고 투명·공평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실시

하였다.

다음으로 지원기간과 방법이다. 사업실시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말까지 1년간이다. 중간

지원조직과 이재민 간의 상호이해는 경진대회,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업기간 1년이라는 시

간적 제한 때문에 지속적 파급효과에도 그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내용은 창업지원을 통해 NPO법인 등을 사업체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자기 정체성,

상호평가 등에 있어 역시 1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형성 지속성에

잠재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2) 민간자금에 의한 지원

첫째로 지원자와의 관계를 보면 이바라키 NPO센터 고몬즈에 의한 ‘이바라키 미래기금’은 기부자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조

직 간에 목적이 공유되고 그 신뢰관계를 기초로 투명·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임할 수 있다.

둘째로 기부자, 중간지원조직과 이재민 간의 상호이해는 수시 각종 홍보와 행사, 홈페이지 등을 통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장기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원내용으로 기부금액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부자 간에서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이바라키 NPO센터 고몬즈가 중개하고 있으므로 발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머물 곳과 활약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은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활동과 이를 지탱하는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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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었다. ‘이바라키 미래기금’은 이 기부세제를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기부를 하고

싶다는 개인이나 단체의 마음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결한다. 따뜻한 마음이

담아져 있는 돈이 지역사회를 순환하게 되면 과제해결이 진전되어 미래가 변할 수 있다(いばらき未来

基金, 2013).

<표 8> 분석결과

구 분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내용

공적자금 민간자금

(1) 지원자와의 관계 단기적 계약관계 지속적 협력관계

(2) 지원기간과 방법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일회성 지원사업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지속적 지원사업

(3) 지원내용
창업 및 인재육성

(일반시민과의 관계구축에 일정한 한계)

기부자, 사회적 경제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간의 다양한 협력사업 전개 가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공적자금의 한계성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인 지원동기를 끌어

낼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행재정(行財政) 개혁과 관련해 특히 행정구역 통합을 실시한 자치단체에서는 극단적 인원삭

감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통상시 업무에 있어서도 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긴급사태로 지진,

해일, 액상화 나아가 원전사고 및 그 풍평피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업무가 추가되었어도 대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실정이었다. 피난소, 피난 장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자체 청사건물을 유일한 피난

소로 인식한 주변 피난주민들로 인해 청사 현관이 점거되는 일이 일어나 생수확보로부터 모포배포,

화장실 사용 대응까지 적은 수의 시청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구원물자를 수용하는 데도 그 정리, 저장, 공평한 배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였는데 이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러 온 볼런티어, NPO 등 도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전혀 기능하지 않았던 기

존 방재계획, 피난훈련을 반성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인원확보, 배치를 포함한 방재체제의 근본

적 개혁이 필요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帯刀, 2013: 55).5)

5) 공적자금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자치센터, 시민센터 등을 거점으로 볼런티어 활동, 커뮤니티 활동, NPO 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지역에서는 재난발생 직후 피난소를 시민센터, 초등학교 체육관 등으로 설정

해 수돗물이 멈춰도 학교 수영장 물을 수선 화장실에 사용하는 등 지역공조 활동이 용이하게 실행되어 5일

내지 1주일 정도 피난생활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현재 및 향후 시청 직원 수 증원이 용이하게 가능해지

지는 않을 것으로 행정 당국은 이번 경험을 참고로 볼런티어, 커뮤니티, NPO에 의한 지역공조(共助)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들과 협력하는 방안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帯刀, 2013: 56).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17

2) 민간자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각종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주민과 상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지탱되는 활동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 NPO법인에 대한 기부세제 및 기부를 중개하는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즉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관계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한시적이고 고정적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방대한

행정서류 작성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수요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기반이 마련

된다.

Ⅴ. 결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NPO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 고조는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남길 것인가. 행정부가 상당한 금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량으로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

서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단기적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의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한가. 명확한 목표를 가진 주체와 지역수요에 기초한 사업을 할 수 없으

면 오히려 공적자금에 대안 의존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자원봉사

조직 등에 의한 구원물자 제공 등이 골고루 전달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서 중요한 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의 기초가 되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적 개산으로는 약 14만 명 고용수요에 대해 약 1만 명의 고용밖에 대응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연안부에서는 선박, 수산가공 공장 등도 유출되었다. 실업보험도 기한이 다

가온다. 가정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빨리 일자리를 얻고 싶다는 이재민이 많다. 이에 사회적 경제조직

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민 스스로가 각 지역사회 현황과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해 개호

보험, 바우처 등 기존제도와 접목함으로써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하고 지역과

제를 극복하며 나아가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도 유인한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다(JACEVO,

2013b).

본 연구는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난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우 NPO법인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복구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소수자 시민권, 지속 가능성 등의 과

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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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눠지는데, 지원자와의 관계, 지원기간과 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이라

는 기준으로 보면 공적자금의 경우 한 번에 큰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단기적 계약관계로

인해 일회성 지원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한편 민간자금의 경우 액수는 적을 수 있으나 사회적 경

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원자 간에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한계성과 민간자금의 장점을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민간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전문가만으로 이재민을 지원한다는 기존의 복구활동에서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복구에 노력하

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민에 의한 복구이고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역

방재계획의 전면적 재검토, 개정 및 방재체제와 피난훈련의 근본적 변경과 이에 따른 안심, 안전한 지

역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이제 행정조직만으로는 대응 불가능하며,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등 영리조직,

자원봉사 단체, 커뮤니티, NPO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실질적 참여에 의한 활동이 아니면 지역사회에

서 제 기능, 역할을 할 수 없다.

피해자 스스로가 ‘살아남는’ 것에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마음을 갖고 구체적 활동을 시작하

고 있다. 물리적 사회기반 정비는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적인 마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 그 마음은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을 초

월해 서로가 돕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그 매개역할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민간자금의 순환 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위기관리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공적·민간자금의

유기적 연계가 재난복구 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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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Disaster Recovery Process

- Focused on Flow of Relief Funds fo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Masatsugu Nemoto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is 

to prevent gentrification, minority exclusion and various probl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related with government fund and individual donors at disaster stricken area of East 

Japan Earthquake. As a result, government fund can provide large scale subsidy but its term is 

limited. In other hand, donation by individual can build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regional society includes donors because of the long term 

supporting system with intermediary organization. In Japan, certificated NPOs and donors can 

receive tax benefit under some required conditions.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promote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tax benefit law for donor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lso in 

Korea.

Key words: disaster recover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low of relief funds


